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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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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정을 공간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 지

방정부의 재정능력과 같은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이나 사례연구에만 초점이 맞

춰진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의 정

책인 만큼 확산양상을 지역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였다. 정책확산 

이론의 수평적 확산에 근거하여,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

음 도입된 200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도입을 권고하였던 2007년, 

운영조례안의 의무도입을 추진하였던 2011년, 그리고 최근의 시기까지 구분하여 확산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공간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산의 4시기를 구분해 본 

결과, 각각의 사례에서 수평적 확산과 더불어 내부적인 요인으로 정치적･재정적인 역량이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수평적 확산

Ⅰ. 서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유형 확산을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것

에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하여 현

재 상당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술적, 실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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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도입의 초창기때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나중식, 2004; 안성민, 2005),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에는 동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또는 도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곽채기, 2005; 박희용, 2008; 방성애, 2010).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주로 시민단체의 요

구, 중앙정부의 권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제시된다(김도희･정준금, 2006; 전주

상, 2008; 안성민･최윤주, 2009).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최초로 실시하였고, 이어서 민주노동당 출신 단체장을 배출한 울

산광역시 동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받아들였다. 이후 ｢지방재정법｣을 통하여 주

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6년과 2010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모델(안)’이 각각 마련되어 지방정부에 권고하였

다. 그리고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

정함으로써 전국적인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기 전까지는 상위 정부의 수

직적 압력에 의한 확산보다는 인접 지역들 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조와 내용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수평적 확산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주민참여예

산제도의 도입에 있어 운영조례의 유형 1, 2, 3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등 정책확산의 내부결정모형에 의한 요인은 

물론 수평적인 확산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를 

통해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아무런 압력이 없었을 시기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 표준조례안을 권고했던 시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에

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도입의무화 시기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화 과정 속에서 정책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

해 공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가 도입 및 운영되는 과정 하에서 지역적으로 어떠한 정책 확산의 유형을 겪었으며, 

이것이 내부적인 역량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민참

여예산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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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과정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의 투명성,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

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지역의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

한다(곽채기, 2005).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 확산은 크게 내부역량 확산인 시민사회의 

예산감시운동과 진보정당의 활동, 외부역량 확산인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주민참여예

산제도 운영조례 제정,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고 및 의무도입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시민사회의 예산감시운동과 민주노동당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활동 단계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시민사회의 다양

한 예산참여운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예산감시운동은 복지단체의 

복지예산, 환경단체의 환경관련 예산, 문화단체의 문화 관련 예산 등 여러 분야로 특

화되었지만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후적 예산참여운동으로 운영되었다(나중식, 

2005). 이러한 사후적 예산감시운동이 지닌 한계를 깨달은 시민운동단체들은 예산에 

대한 사후적 감시를 넘어 사전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제기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였

다(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2011).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이 있었다. 

2001년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민주노

동당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캠페

인을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민주노동당 군산지구당, 순천의 시민단체를 통해 펼쳤

으며,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제

시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론화를 주도하였다(김웅, 2003; 2002).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 단계에서는 시민단체

와 상호작용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2003년 1월에 예산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워크숍을 통해 2003년의 주요 목표

로 시민참여예산조례제정운동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에 제안할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두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지방정부에 제안하였고 전

국의 시민단체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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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참가단체인 ‘참여자치 21’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을 제안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가 이를 받아들였다(박광우, 2006). 이후, 광주광

역시 북구는 2004년 3월 법적･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

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여러 지방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셋째, 중앙정부의 권고 및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한 제도화 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지방분권화 정책이 산발적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중앙정부에서 

2003년 7월에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의하면, 다양한 주민참여

의 방식이 제시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적 예산편성과 집행의 사례 중 하나였

다(진경아, 2005). 또한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통

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장하였으며, 2005년 6월 ｢지방재정법｣개

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나중식, 2004; 곽

채기, 2007).

2006년 8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정부

에 권고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정부들은 이 표준안을 기초로 지역 특성

에 맞게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다(장석준, 2014). 또

한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지방재정분

석의 30개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채택되면서 지방정부의 운영조

례 제정이 확대되었다(곽채기, 2011). 

이후, 2010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

다고 판단하고 1개의 표준안이 아닌 3가지의 모델로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모델

(안)’을 권고하였다.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와 울산광역시는 조례제정에 저항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남시의 경우 2011년 민주통합당 박창순 의원이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발의했

지만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2011년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심

의결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참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부결되었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자는 통합진보

당 의원들의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팽팽히 대립 중에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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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주민참여예산 조례유형을 2010년 행정

안전부가 제시한 ‘주민참여 예산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유형화한 결과, ‘제1안’에 속

하는 자치단체는 135개(56.4%), ‘제2안’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72개(30.0%)이며, ‘제

3안’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33개(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안에서의 운영정도에 있어서는 각각 다르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주민이 참여하여 이루어지

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대다수

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에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시민단

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동

구는 민주노동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

하게 되었다. ｢지방재정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조례안’과 2010년 ‘주민참

여예산제 조례모델(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혹은 의무사항으로 강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김도희･정준금, 2006; 안성민･최윤주, 

2009; 전주상, 2008). 초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

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입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앙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 이후

에는 강제적인 압력에 의해 제도를 채택하는 양산을 겪은 것이다. 주민의 참여를 기반

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일련의 도입과정은 우

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주민참여예산 제도 추진경과

연도 주요 일지
조례 도입 현황

도입 누적

2002년 - 2002년 6월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공약 제시 0 0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운영
-7월｢2004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
도 권고

0 0

2004년
- 3월 광주광역시 북구 최초 참여예산조례 도입
- 6월 울산광역시 동구 도입

2 2

2005년
-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신설
- 12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위임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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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석준(2014) 재구성

2. 정책확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연구의 흐름

정책확산이란 혁신확산과 연계된 개념으로서, 최초의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

하고 이후에 잠재적인 채택자(정부)들이 해당 정책을 도입함으로서 정책을 채택한 정

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Graham et al, 2013). 또한 보다 협소하게, 정책을 채

택함에 있어 다른 정부의 영향을 받는 상호의존의 과정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그 결

과, 정책의 확산은 일정한 지역단위, 예를 들어 국가군이나 한 국가 내 지방정부들 간

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정책확산을 추동하는 요인이나 기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체나 동기 및 방향 등 다양

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된다. 특히나 Walker(1969)는 정책의 혁신과 확산을 내부결

정모형과 외부확산(지역확산)모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1) 이는 하나의 정부가 

정책을 도입･채택함에 있어서, 영향요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1) 내부결정모형

내부결정모형(internal determinant factor model)은 하나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1) Walker(1969)는 정책혁신과 확산의 선도적 연구자로, 미국 50개 주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는 왜 다른 주들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결정모

형을, “새로운 정책이 왜 다른 주들로 확대되는가?”로 설명한 지역확산론도 제시하였다. 그리

고 두 가지 이론 모두 새로운 정책의 채택과 확산에 유효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6년
- 6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시
- 11월 대전광역시 참여예산조례 도입 

23 29

2007년
지방재정분석의 30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채택

42 71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지방재정분석지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
입여부가 제외

17 88

2009년
-지방재정분석평가지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외 되어 추가적인 확산 요인이 미비

7 95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 3가지 유형 표준조례안 통보 10 105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참여예산제도 도입 의무 규정으로 전환 116 221

2012년
서울특별시, 울산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 경기도 안산시가 주
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채택하여 실시

4 225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설로 인한 도입 누적 발생 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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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도입, 채택함에 있어서 정부의 내적 요소가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정

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책확산에 대한 초창

기 연구들은 독립적인 내부요인들에 주목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정치적 지도자나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정당경쟁, 지

방정부와 의회와의 정당 동일성 여부, 선거 시기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Berry & Berry, 2007; Mooney & Lee, 1995; Walker, 1969).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나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냐 진보이냐에 따라 특정 성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 간 경쟁이 심하거나, 정부와 

의회의 소속정당이 다르거나, 혹은 선거 시기에 가까울수록 정부는 유권자의 지지획

득을 위해 경쟁적으로 인기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은 정부의 능

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자립도, 1인당 소득 등을 측정하여 정책도입의 가능

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Berry & Berry, 2007). 재정능력이 높은 정부의 경우 다른 

정부들에 비해, 새로운 정책실험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정책실패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인구규모나 교육수준, 다문화 정도 등 사

회적인 요인들을 함께 검증한 연구들도 시도되었다(Rogers, 1995). 특히나, 정치적 

지도자의 정치성향(단체장의 정치적 특성), 선거 시기, 재정자립도, 인구 규모 등의 변

수들은 국내연구에서도 조례나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검증됨에 

따라(남궁근, 1994; 석호원, 2010; 최상한, 2010), 그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초창기 연구들 이후, 최근의 연구경향은 정부의 내부적 요인들이 정책확산에 동기

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요인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Berry & 김대진, 

2010). 이를테면, 정부의 재정력은 특정 정책을 도입하도록 하는 동기(motivation)

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만약 정부 내 정치적 지도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해당 정책에 소

극적이라면 정치적 성향 자체는 장애(obstacles)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복권정책을 도입하려 하여도 해당 정부의 종교적인 태도가 이에 부정적이라면 정

책채택은 저지될 수 있다(Berry & Berry, 1990). 그렇기 때문에, 장애요인들은 주로 

정치적 성향, 종교적인 태도나 법･제도적인 구조적 측면의 정치･제도적인 요인들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내부결정모형은 초창기의 연구에서는 외부확산 요인들을 분리하여 정부 간 

영향력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다른 정부의 

정책결정을 함께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정책 채택에는 주요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확산의 매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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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확산모형(지역확산론)

내부결정모형의 한계를 지적한 외부확산모형은 사회적 학습이나 경쟁, 정당성 또

는 압력이 다른 정부들의 정책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다른 정부들의 정책사례를 통해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모방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산기제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등 확산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1) 수평적 확산

정책의 수평적인 확산은 정부가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인접한 정부의 정책이나 

유사한 조건을 지닌 다른 정부들의 정책을 수용, 모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Berry 

& Berry, 2007; 하민지 외, 2011). 특히나 인접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측면은 

이웃효과로서의 확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측면에서의 확산요인을 설명한다 

할 것이다(배상석, 2010). 이는 학습과 경쟁 및 정당성 등을 확산의 기제로 설명한다.

학습의 기제는 정부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들의 정

책시행 사례들에 주목하게 되며, 사례를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정책을 채택함으로서 

확산이 발생한다고 본다(Berry & Baybeck, 2005). 정책의 확산을 경쟁의 측면으로 

설명하는 논의는 정부가 주민, 기업, 자원 등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우위를 점하거나, 

정치인들이 득표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 다른 정부

들의 정책을 모방한다고 말한다(Salmon, 1987; 이석환, 2013).2) 한편, 정당성을 주

요하게 설명하는 연구들은 조직론적 제도주의의 측면에서, 정책이 지니고 있는 이점

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제고하거나 외부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정부의 정책을 모방한다고 설명한다(DiMaggio & Powell, 1983). 정부를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인접 정부를 모방하고자 하는 매커니즘

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제는 특정한 측면이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기제가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나타나 확산을 유도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

2) 수평적 확산의 경쟁적 기제는 비교경쟁이론과도 연결된다. 비교경쟁이론은 한 정부가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다른 정부의 재정적인 여건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 간 특성들이 유사

할 때 득표 극대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거나 지출을 증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황소하･엄태호, 2012; 황정윤 외, 2014). 이는 정부들 간에 확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결

정에 이웃 정부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평적 확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유사한 측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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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이웃 정부일수록 정책결정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모방 매커니즘을 일으킨다

는 점에서(Mooney, 2001),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은 정책의 수

평적인 확산을 설명하는 주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인접성 외에도 

행정구역과 통치구조 상에서 동일한 수준의 정부들 간에도 정책확산이 일어난다는 점

에서, ‘역할 등위성(role equivalence)’ 또한 확산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

하는 연구도 존재한다(Berry & 김대진, 2010; Henisz et al, 2005). 해당 연구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특성과 조건을 지닌 동일한 수준의 정부라면 

정책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수직적 확산

수직적 확산은 동일한 수준의 정부가 아니더라도 상･하위 정부들 간에 정책이 확

산될 수 있다고 본다. 확산의 방향은 상위 정부에서 하위 정부로 확산되거나, 하위 정

부에서 상위 정부로 확산되는 등 양분된다(Shipan & Volden, 2006). 이 때, 확산은 

주로 상위 정부나 지역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사회적･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발

생한다 할 것이다.3) 

상위 정부가 하위정부에 가하는 압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의 채택은 하향식인 

Top- down 방식에 의거한 확산에 해당된다. 해당 방식은 상위 정부 혹은 연방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자원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빈번하게 활용된다(장동호, 2007). 하위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위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압력에 순응하게 되기 때문이

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도 크기 때문에 Top-down 방식의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정책을 도입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연구들은 상위 정부가 단순히 제도적

인 압력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정책채택의 

가능성을 보다 높인다고 분석한다(Allen et al, 2004).

한편, 정부의 정책확산에 작용하는 압력은 상위 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시

민단체 등 Bottom-up의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은 지역 간 이동의 가

능성이나 투표권의 행사 및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에게 정책을 도입하도록 압박한다

(Berry & Flowers, 1999). 반면에, 시민단체는 지역주민 개인과는 다르게 전문가집

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며(김영나･조윤직, 2014), 정부를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전

3) 수직적 확산 또한 수평적 확산에서 설명하였던 다양한 기제들이 확산에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성 기제는 상위정부가 규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하위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도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 할 것이다(DiMaggio & Powel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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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책을 확산시킨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정책을 도

입하는 경우, 정부는 도입의 정당성도 함께 채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의 가능성을 

높인다(황정윤 외, 2014). 최근에는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제

도들이 증가함에 따라, Bottom-up 방식의 압력에 의한 정책의 확산이 점차 증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

3) 기존연구의 흐름과 한계

정책확산의 초기 연구들은 Walker(1969)의 분석을 따라, 내부결정모형과 외부확

산모형을 분리하여 어떠한 모형이 확산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Gray, 1973). 이후에 90년대 들어서야 두 모형을 통합하여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합모형(unified model)으로 제시하였다(Berry & 

Berry, 1992). 여기서, 과거와는 달리 내부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면

서, 외부확산요인들에 의한 정책확산이 내부결정요인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는 사실

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외부확산요인을 공간적 요인으로 파악하여 공간분석

을 시도한 연구도 등장하였다(Brueckner, 1998).

최근에는 단순히 확산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확산의 기제

와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이석환, 2013; 황

정윤 외, 2014; Dobbin et al, 2007). 즉, 학습과 경쟁, 정당성 및 압력 등 어떠한 기

제에 의해 확산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단순히 모방을 통한 확산과의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행위자나 정부 간 네트워크 등에도 초점을 

맞추어, 정책확산의 매커니즘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승종(2004)의 연구를 통해 내부결정모형과 외부확산모형을 

통합한 정책확산의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시기별로 확산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를 확인하는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확산 패턴의 확산점감형과 확산부활

형을 제시하는 등 정책확산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정책확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론적 측면에서 점차 심화되었으며, 다

양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는 등 점차 발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책의 내용적 심화의 측면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단순히 정책이 확산된

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은 점차 세밀해지는 등 변주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음에도 이를 포착한 연구는 시도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내용을 발전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제도의 미채택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구  235

더불어 4단계 발전･심화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확산

의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적 심화 및 그 확산에 따라, 확산의 요인과 기제가 어떤 식으

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공간상관분석을 활용하여 확산의 양상을 파악한다. 국외연구

에서 공간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공간분석

을 활용한 연구를 다양하게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공간상관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을 통한 제도의 확산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수평적 확산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시기별로 확산

의 정도를 확인함에 따라 2011년 이후 압력에 의한 수직적인 확산이 나타났는지 또

한 검증해볼 수 있다. 끝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확산기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

도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의 설계

1. 자료의 수집과 측정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공간상관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살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공간적인 범위(spatial unit)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

체 231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시간적인 범위(time scope)는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4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광주

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 최초 도입된 2004년,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

(2016년 현재 행정자치부로 개편)에서 표준조례안을 권고한 해의 다음해인 2007년,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제한 해의 다음해인 2012년, 그리

고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2014년이 해당한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크게 지방정부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자발

적으로 시행했던 시기와 중앙정부,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방정

부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했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시기가 바로 2006년 전후

가 되고, 2006년의 중앙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던 시점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에게 가한 개입의 깊이가 상이해진다. 중앙정부의 초기의 개입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방정부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

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각 운영조례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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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 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위 4가지의 시점이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로 도입되었던 중요한 시

기로 보았기에 연구방법에서도 위 4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공간적 상호작용을 보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제공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각 운영조례의 유형을 확

인하였다. 이 때, 운영조례는 2011년 중앙정부에서 운영조례안의 3가지 유형을 제시

한 것을 근거하여 서열척도(ordinal variable)로 측정하였다(아래 <표 2> 참조). 우

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조례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을 미채택한 

것으로 0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 주

민참여예산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임의조항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운영조례안의 1

유형에 해당하므로, 1로 측정하였다. 주민참예산제도위원회의 구성은 강제적으로 두

고 있으나, 그 외 연구회, 협의회,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위원교육을 위한 참여기제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둔 경우에는, 운영조례 2유형에 해당하여 2로 측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위원회와 그 외 참여기제를 모두 강제조항으로 두거나, 회의

의 절차와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

으면 운영조례 3유형에 해당하는 바, 3으로 측정하였다. 

<표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의 3가지 유형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법령 준수 의무)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주민의 권리)
제6조 (운영계획 수립/공고)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 (의견 제출)7
제9조 (결과 공개)
제10조 (위원회, 연구회, 협의

회 운영 임의조항)

※ 2006년 표준안과 동일

제 1유형과 제 1~9조 동일 제 2유형과 제 1~13조 동일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강제조항)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3조 (위원회 운영)
제14조 (연구회, 협의회 운영 

임의조항)

제14조 (운영원칙)
제15조 (분과위원회)
제16조 (회의 및 의결)
제17조 (회의록 공개원칙)
제18조 (해촉)
제19조 (의견 청취)
제20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제21조 (주민참여등 홍보)
제22조 (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 (재정 및 실무지원)

자료: 행정안전부(2010)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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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1) 공간상관분석의 활용

공간상관분석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점유한 주체들 간에 공간적인 이질성이나 

의존성이 있음을 밝히는 분석이다(LeSage, 1999). 공간적 이질성이란 공간단위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이 불균등하게 분포된 것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반면, 공간적 

의존성이란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이 서로 간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특성에 해당한다. 정책의 파급효과는 외부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혹은 특성적으로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보완

적･대체적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석환, 2014; Wilson, 1995).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채택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

간분석의 일환인 GeoDa 1.8.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츄럴 브레이크(natural breaks) 

등간격인 지도를 2004년, 2007년, 2012년, 2014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내츄럴 브레

이크 등간격은 간격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간격 간 분산을 최대화하여 군집패턴을 

분류한다(Moon et al, 2016). 이는 분석대상의 자료 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때 

간격들 간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석에 유용하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핫스팟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모란지수(Moran's I)는 전체

(global) 공간의 자기상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일 변수에 대한 공간적 분포패

턴이 무작위인지 혹은 군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부분(local) 공간

의 상관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끝으로, 공간적 상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한 정부들 

간의 관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 matrix)

을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인접한 경우로 정의하여, 적은 면적이라도 

인접한 모든 정부를 포괄하는 Queen 방식을 활용한다.4)

4) 공간가중행렬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Queen 방식과 Rock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래

와 같이 네모난 면적의 지역 E가 있다고 할 때, Queen 방식은 E와 선으로 인접한 지역 B, D, 

F, H는 물론 꼭짓점으로 인접한 지역 A, C, G, I를 모두 포괄한다. 반면, Rock 방식은 선으

로 인접한 지역 B, D, F, H만 인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Queen 방식>

A B C

D E F

G H I

<Rock 방식>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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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상관분석을 통한 사례도출

공간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개별 사례연구를 위한 사례도출은 크게 네 개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란지수를 통해 국지적 공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분석을 수행하

게 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둘러싼 지방 정부들이 갖는 특정 값이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여 유의성에 따라 핫스팟(hot spot)과 콜드스팟(cold spot)을 구

분할 수 있다(Kim, 2014). 여기서, 핫스팟은 산출된 통계적인 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

을 가지며, 반면에 콜드스팟은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때 공간적 연관성이 

존재하는 유형을 모란자이 값이 높은 지역끼리 인접한 경우 HH(high-high), 낮은 값

끼리 인접한 경우 LL(low-low), 높은 값과 낮은 값이 인접한 경우 HL(high-low), 

LH(low-high) 네 가지로 구분한다(이희연･심재헌, 2011). 

본 연구에서는 2004년, 2007년, 2012년,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자료를 활용하여 핫스팟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1개 사례와 콜드스팟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1개 사례를 각각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서 HH로 구분된 지역은 주민참

여예산 제도 조례유형 중 가장 제도화 수준이 높은 유형 3이 많은 공간적 상관성을 갖

는 지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핫스팟이나 콜드스팟으로 나오지 않고 인접한 정부들이 음의 값을 가짐에

도 불구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양의 값을 가지는 1개 사례와 인접한 정부들은 양

의 값을 가지나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음의 값을 가지는 1개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

한다. 핫스팟이나 콜드스팟처럼 군집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하더라

도, 인접한 정부들과 달리 수평적 확산을 겪지 않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확산 연구에 있어 또 다른 함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공강산관분석을 통해 4개 사례를 도출하여 개별 사례연구를 진행한

다. 이 때, 개별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의 채택이 지리적 인접성

을 통해 수평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한다. 더불어, 핫스팟과 콜드스팟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을 통해서는 수직적 확산의 여부와 내부결정요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개별 지방자치단체 내의 특성들이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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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확산의 탐색적 공간분석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도입과 확산의 공간적 분포 및 

자기상관성

다음의 <그림 1>은 2004년과 2007년, 2012년, 그리고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조례유형 채택의 공간적 분포와 확산을 나타낸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채택하였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2004년도에 2개 지방자치단체로 시작하여 2014년 현재 231개 지방자치단

체 중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채택의 공간적 분포와 확산 경향(2004~2014)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와 울산광역시 동구만이 운영조례 3유형을 채택하여 초기 혁신자로서의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안이 권고된 2006년의 다음해인 2007년에는 조

례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광주광역시 북구

를 중심으로 전라도권에서 조례 3유형이 확산되었으며, 3유형에까지 미치지는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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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2유형과 1유형도 증가하였다.5) 인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확산되었음은 물론, 유사한 유형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전라도권 

외에도 경상도권과 충청도권에도 일부 3유형 운영조례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타났으며, 1유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도 산발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6) 

중앙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한 2011년 이후에는 확산이 보

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라도권과 경상도 및 충청도 일부지역 외에

도 강원도권에서도 일부 3유형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도권에서는 

3유형의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졌다.7) 또한, 1유형을 채택한 지역이 조례를 미채택한 

지역보다 많아지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으로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보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최근에는 2유형이 보다 확산된 경향을 나타내면

서 2011년도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의 내용이 심화 및 발전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리적 인접성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란지수는 -1

부터 1의 값을 취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없고, 1이나 -1에 가

까울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채

택에 대한 모란지수 값을 산출한 결과, 4개 년도에서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2개 지방자치단

체만이 제도를 도입한 2004년도를 제외하면, 2007년에는 모란지수가 약 0.1488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져, 

2012년에는 0.3354, 2014년에는 0.3499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였다.

5) 전라도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3유형을 채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 

및 동구,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장성군 등이 해당하며, 2유형은 전라남도 신안군 

등이 포함되고, 1유형은 전라남도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전라북도의 고창군, 군위군, 부안군 등이 해당된다.

6) 경상도권에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이, 충

청도권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옥천군, 진천군 등이 3유형을 

채택하였다.

7) 서울과 경기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경기

도 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이 3유형의 조례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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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채택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핫스팟 분석 

다만, 모란지수(Moran’s I)의 공간상관계수는 변수의 측정수준이 등간 이상을 가

정한다. 모란지수(Moran’s I)의 공간상관계수는 변수 Y와 공차변수인 W･Y 사이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와 같아야 하지만,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수준을 

어떠한 조례유형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0, 1, 2, 3으로 서열척도화 하였다. 즉, 본 

연구와 같이 서열수준의 변수에 대해 등간 이상을 추정하기 적합한 모란지수는 공차

변수(WY)를 만들어서 Y와 Spearman 상관관계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 분석방법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란지수(Moran’s I)의 공간상관관계 분석은 특정 기

초자치단체의 제도도입이 외부 압력에 의한 확산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사회･경제적 유사성에 의해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수준이 유사한 조례로 제

정하게 되었는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간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 기초해서 

제도의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우리나라 주민참여예

산제도의 확산이 공간적 의존성을 띠며 분포하였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핫

스팟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례 4개를 특징적으로 골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 분석

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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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핫스팟 분석을 통해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분석한 결과(아래 <표 3> 참

조), 핫스팟은 2007년에 11개 지방자치단체로 시작해 2012년과 2014년에 27개로 

확대되었으며, 콜드스팟은 2007년에 30개 지방자치단체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25

개, 그리고 2014년에는 21개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2007년

에는 서울과 경기도권이 콜드스팟에 가깝다가 2012년과 2014년에 핫스팟으로 변화

하였으며, 전라도권은 핫스팟에서 점차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없는 방향으로 변화하였

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상도권은 2012년과 2014년에 꾸준히 콜드스팟의 특성을 나

타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울과 경기도권은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의무

화 이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한 유형의 운영조례를 채택함으로서 수평적 확

산과 수직적 확산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보이는 양상이 제도도입 의무화 이전과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콜드스팟으로 나타난 경상도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표 3> 핫스팟 분석결과 각 군집별 지방자치단체 수
(단위: 개 지역)

2007 2012 2014

Hot Spot (High-High 군집) 11 27 27

Cold Spot (Low-Low 군집) 30 25 21

High-Low 군집 11 5 8

Low-High 군집 13 9 8

주: 1) 2004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2개 지역에 그쳐 분석에서 제외함
     2) 핫스팟은 높은 조례유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군집을, 콜드스팟은 낮은 조례유형을 채

택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군집을, High-Low 군집은 인접 정부들은 낮은 조례유형을 채택하였으
나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조례유형을 채택한 경우를, Low-High 군집은 인접 정부들은 높
은 조례유형을 채택하였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조례유형을 채택한 경우를 의미함.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핫스팟과 콜드스팟 외에도 인접 정부들이 덜 발달된 조례

유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조례유형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반대의 

양상도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리적 인접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달된 조례유형

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11개에서 2012년에 5개, 그리고 2014년에 8개

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인접 정부와 달리 덜 발달된 조

례유형을 채택하거나 아예 채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에 13개에서 2012

년에 9개, 그리고 2014년에 8개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의 조례유형이 확산됨에 있어서 지리적 인접성에 의한 수평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함을 의미하며, 수직적 확산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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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조례유형의 채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확산의 사례연구

공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유형 확산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별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이 때, 사례는 4개의 군집에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를 1

개 지역씩 도출하였다. 핫스팟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부터 핫스팟으로 변화된 

서울･경기도권 지역에서 서대문구를 도출하였다. 반면에, 콜드스팟으로는 경상남도

의 진주시를 도출하였다. 이 지역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저발전된 조례유형을 인접 정부들과 함께 채택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지닌

다. 인접 정부들과 달리 발달된 조례유형을 채택한 지역으로는 경기도의 수원시를 선

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과 달리 저발달된 조례유형을 채택한 지역으로는 

전라남도의 무안군을 선택하였다. 

1) 핫스팟(High-High 군집)의 사례: 서울시 서대문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서울시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은평구, 마포구, 중구 등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인접한 정부 대

부분과 서대문구 모두 높은 조례유형을 택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2011년에 운영조례

를 제정하였으나, 그보다 이른 2008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다만 이전

의 시기에는 운영조례나 참여기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선호사업을 조사하는 정도에 그쳐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운영

은 특정 연령의 주민참여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서대문구는 서울시 수준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선제적으로 조례

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한 은평구8)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채택하였으며(아시아경

8)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곳으

로 유명하다. 특히나 여타 지방정부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주민이 제안하

는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 외에도 전체 예산안(약 10억원 수준)을 주민이 검토하여 필요에 따

라 삭감하기도 하는 등 주민위원들의 참여범위가 지방정부들 중 가장 광범위한 특징을 지닌

다(김태일･좋은예산센터, 2014). 이러한 참여범위의 확대 및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은 재정성

과로도 이어져,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의 측면에

서 2013년 선진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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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3.04.30.), 유사한 수준의 운영을 통해 현재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유사한 운영조례의 

형식과 참여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나타내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한 주민교육의 시행 측면이 그

러하다. 서대문구는 은평구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을 교육시키기 위

해 예산학교를 활용하는 한편, 전문 강사의 육성을 추가로 진행한다(오민조, 2013). 

이는 앞선 해에 은평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주민리더 양성교육’의 형식을 따른다. 특

히나 두 지역의 주민교육을 통해 육성된 전문가는 지역 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에 활용되며, 외부 전문가로도 활동하여 타 지역에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

파자로 기능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각각 

순차적으로 공무원을 의무참석 대상으로 규정하여 추후 민관합동 토론회나 워크숍에

서 전문적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9) 청소년위원의 육성 또한 적극 

장려하여 청소년예산학교 및 위원회의 형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최인욱, 2013). 이 

외에, 은평구의 ‘종합 주민참여위원회’는 서대문구의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의 특

성과 맥을 같이 하는데, 조례에 명시되는 것 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자 참여기

구로 기능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즉, 서대문구는 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방식(주

민 직접참여), 지역회의 구성방식(개방형), 자발적 기구의 구성과 활동 등의 측면에서 

은평구의 특성을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두 지역 간에 사례의 벤치마킹이 가능한 것은 서울의 지방정부들이 모

두 참여하는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각

의 자치구의 우수한 주민제안사업을 공유하고 모범적 사례의 추진 과정 등을 공유하

는 행사로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들 간의 선진적인 정책이나 사례들이 손쉽게 확

산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서대문구가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 및 운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적인 결정요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적인 요인의 측면

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2010년도에 서대문구의 구청장이었던 문석진 구청

장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진보정당에서 주민참여제도들의 마련을 주장하

였던 것을 근거로, 서대문구의 주민참여예산 시행을 위한 다양한 슬로건을 제시하였

다(황소하, 2015). 이는 이후 서대문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형식

적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2년 조

9) 이러한 다양한 참여구조는 전국의 지방정부들 중 서대문구와 은평구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참

여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손꼽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김선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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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개정을 통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재정자립

도가 조례제정 이전인 2010년에는 38%, 제정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40%, 40.8%로, 전국평균 52.2%(2010년), 51.9%(2011년), 52.6%(2012년)에 비해 

낮은 재정안정성을 나타내었다(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17. 08.03. 검색).10)

종합하면, 핫스팟(high-high 군집)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대문구는 인접한 정부

들, 특히 당시 선진적 사례였던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조와 형식 및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를 채택하고, 참여구조를 구성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학습을 통한 수

평적 확산으로 운영조례유형의 선택과 내용의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불어, 내부

적인 결정요인들 또한 발전적 조례유형 채택을 촉발하는 자원으로 작용함으로써 외부

적 결정요인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콜드스팟(Low-Low 군집)의 사례: 경상남도 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경상남도 진주시는 2011년 7월 15일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유형1 형태로 시장 발

의에 의해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래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형

1에 해당한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인접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사천시인데 주민참여예

산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인접 지역으로

는 함안군도 마찬가지이다. 고성군은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의무화가 

되었을 때, 유형1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산시에서 창원시로 행정구역이 바뀐 곳도 

2011년도에 제도를 도입하여 간단한 조례 1을 채택하고 있다. 산청군도 2011년도에 

유형 1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2007년 중앙정부에서 주민참여예

산제도 표준조례안을 권고하였을 당시, 하동군과 의령군이 유형1을 선택하여 주민참

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조례 지정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조례 제정

까지 하고 있는 곳은 2곳뿐이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시행에 대한 의무는 지

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라도 지역 경우는 같은 조례 1에 해당하는 지역

이더라도 시행규칙까지 제정한 곳이 22곳에 달한다. 

10) 선행연구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나,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경우에는 점차 악화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주

민참여예산제도를 고려하였으므로, 평균에 비해 낮은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조례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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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부터 2016년 현재에 이

르기까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중 가장 발달된 유형인 3에 해당되는 조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직적 확산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주

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곳들은 다소 발견되나, 전반적으로 다른 도 단위 규모의 지

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경상남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가장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최상한, 2010).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경상남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확산을 다룬 연구에서 제도의 채택 및 확산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꼽는 단체장의 

진보 성향(최상한, 2010)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진주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정치적 성향이 진주시 단체장의 성향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앙정부를 통해 수직적 확산에 대한 기제가 

마련되었을 때, 제도 도입에 대한 온도 차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경상남도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탓에 전국

과 비교할 때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상대적으

로 소극적인 편이다. 이렇듯 소극적인 기초자치단체들이 진주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

여 있기 때문에 진주시 및 진주시에 인접한 경남지역 기초단체들이 상호적으로 강화

되면서 1유형 조례 선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바탕으로 전라남도 등 광역단위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평적 확산이 저지되면서 진주시와 그 인접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콜드

스팟인 Low-Low가 나타난 것이다.

3) High-Low 군집의 사례: 경기도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경기도 수원시는 의왕시, 용인시, 군포시 등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인접한 정부

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운영조례 2유형을 

채택하여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원시의 인접지역들의 경우 

2011년에 중앙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한 이후, 2012년도와 

2013년도 등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부 

제도도입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조례와 운영제도의 미성숙으로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도태되는 행태를 보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게 되

었다(유진선, 2011).

반면에, 수원시의 조례 원안은 제도도입 의무화 이전인 2009년도에 1유형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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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으며, 2010년에 전문개정을 통해 개선되는 등 활성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앞

선 사례들과는 다르게 수평적 확산의 과정을 겪지 않고, 제도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여기에는 수원시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시민단체들에 의한 

Bottom-up 방향의 수직적인 압력과 더불어 수원시 자체의 정치적･경제적 특성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수원시에는 “수원시 참여예산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수원시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수원시의 건전재정과 재정의 투명성 확

보를 목적으로 예산을 분석 및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 말에 수원시 

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10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구성한 예산연대이다(부산경실

련, 2014).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전부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전국

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표면

적인 형식만을 유지하였던 2009년 도입안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수원시에 전달하였으며, 자체적인 워크숍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기획

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도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활

동을 통해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였다(이광원･황성돈, 2013).11)

수원시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압력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

는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수원시 의회의 제도도입 활동과 당시 수원시장 후보였던 염

태영 현 시장의 역할이 컸다. 수원시의회에서는 박장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외 6

인이 공동발의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안하는 등 제도 도입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

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수원일보, 2009.06.29.). 더불어, 박장원 의원 

등과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장 후보자 정책토론

회’에서 수원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및 조례제정을 주

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전면개정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이광원･황상

돈, 2013).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원시는 시민단체의 활발한 재정감시 활동을 통해 일

11)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수원시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역할은 매우 크다. 2010년 

전면개정을 통해 운영조례 제 2유형으로의 발전이 있은 후에도,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과정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구성과 운

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의 결성, ‘우리동네 주민참여예산 3일간의 유람’

이란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교육, ‘명예감독관 제도’ 등의 제도를 구성하는 데 적극 일조하였

다(이호 외, 2011; 황소하, 2015).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감시활동 또한 현

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수원시 장기재정운용계획과 주요 투자사업에 우선순위의 결정권

을 확보한 점 등은 해외의 선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로 손꼽히는 뉴욕시나 독일

의 리히텐베르그의 특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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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이 높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전에는 63.1%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던 2010년 이전에는 65.9%로, 전

국평균 53.9%(2008년), 53.6%(2009년)보다 약 10%p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지방

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16.08.01. 검색). 수원시 내부적으로는 제도도입에 훨씬 우

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환경, 다시 말해 외부적 요인의 측면에서 시민

단체의 수직적인 압력의 행사와 내부결정요인의 측면에서 제도를 선호한 단체장과 의

회의 활동 및 재정적인 여건은 이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균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함에 

있어 공무원(5명)과 예산전문가(5명)보다 많은 수로 시민단체(6명)의 참여를 독려하

고 있는 것이다(수원시청 내부자료, 2015). 즉, 수직적 확산의 요인과 내부결정요인

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인접 정부들의 영향력을 통한 수평적 확산을 넘어서서 발휘됨

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4) Low-High 군집의 사례: 전라남도 무안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전라남도 무안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2006년 8월 17일 당시 행정안전부

에서 시달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에서 기인하였다. 이에 무안군은 2009

년 12월 28일부터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조례 유형 1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시군 중 시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

민참여예산제도 유형을 3으로 채택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1을 선택하여 실

시하고 있다. 

무안군 인접 지역 중 행정구역이 시에 해당하는 나주시나 목포시 같은 경우 주민참

여예산제도 조례 유형 중 3을 선택하여 인접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

도 활성화에 대한 수평적 확산을 이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무안군과 같은 행정구역

이 군인 함평군, 영암군은 무안군과 서로 경계를 공유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각

각 조례2와 3으로 채택하여 시행중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주민참여예

산제도를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어 간소화된 유형1을 채택하였다고 무안군은 설명하고 

있지만 같은 행정구역인 군에 해당하는 함평군이나 영암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를 2나 3으로 채택하고 있어 무안군에 설명을 납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더불어 무안군 같은 경우는 다른 인접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유형1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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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과 다르게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의무를 제정하지 않았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

도를 도입하긴 하였으나, 조례 1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소극적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

를 운영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 것이고, 시행규칙 없이 조례 1 유형을 선택한 것은 

형식적인 조례만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저지하겠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유명무실한 사례인 것이다.

무안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이 직접 심의･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자는 군수 공약사항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여기서 주민숙원사

업이라는 것은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이 해당하는데, 무안군청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보면 이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고, 현재까지 발의 

축적건수가 1건에 그치고 있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유형이 확산됨에 있어 공간적인 해석

을 시도하였다. 2004년 시민단체의 제안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실시한 광주광역시 북구와 진보적 성향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강력한 의지로 제도를 

실시한 울산광역시 동구를 시작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이 권고되기 이전

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지역을 중심

으로 산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참여기제를 마련하거나 강력한 리더

십을 통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확산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내부결정모형으로 해

석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초기 제도화의 모습을 예측 가능하

게 한다.

중앙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조례안 제시 이후의 단계에서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하위 정부에게 시행을 권고하는 방식을 거쳤던 바, 상위정부의 수직적 압

력은 존재하였으나 의무도입이 추진된 2011년도와 비교할 때 시행 자체에는 지방자

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였던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인접 지역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준의 대도시권

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수평적 확산을 중심

으로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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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제도의 의무도입이 추진된 2011년도 이후에는 운영조례의 유형은 지

방자치단체의 선택에 근거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더 깊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급격히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수직적인 확산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직적인 확산 속에

서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이유로 운영조례 유형 1, 2, 3안을 선택하였으

며 활성화 정도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에 있어, 내･외부확산 모형에 근거하여 지

역적 상관성을 고려한 바, 핫스팟으로 서울시 서대문구를, 콜드스팟으로 경상남도 진

주시를 조사하였고, 인접지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비해 적

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High-Low지역을 경기도 수원시, 반대

로 인접지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역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인 Low-High는 전라남도 무안군

을 조사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은 단일한 확산모형에 근거

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확산을 촉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확산에 대한 연구가 

기존 연구들의 단일한 차원의 요인들을 넘어서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연구의 초기적 단계로서 

공간상관분석과 사례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추후 정책확산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의 영

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공간회귀분석을 추가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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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 Diffusion in Participatory 

Budgeting Types

Sunhyoung Kim & Lanhee Ryu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conducted in many boroughs 

since 2003. It was first practiced in Buk-gu, Gwanju. The program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since that time in both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The impact of internal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es has been widely studi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South Korea.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ffects of 

external factors in the adop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es. 

This study examines the substantial impact of Breadth and Depth of 

Diffusion on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es. 

Numerous large data sets from 231 local governments were gathered 

covering a time range from 2004 to 2014. Policy diffusion theory and 

spatial analysis were employed to obtain the result.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typ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by 

periods of the participatory and participatory levels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We have reviewe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peration 

ordinances, operating plans and operating systems of 231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Using spatial analysis to examine the alloc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to four periods, we found that, in each case, 

political and financial capacities affected the process. We attributed the 

result to internal factors and the breadth diffusion. These factors impacted 

the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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